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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농업구조 변화를 경험해 왔고, 나름대로 대응 방안

을 강구해 왔다. 나라별로 처한 여건과 부존 자원, 농업 부문 특성 등이 다르기 때

문에 농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률적인 처방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

에서 다른 나라의 농업구조 변화 과정과 정책 대응을 살펴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농업 여건 등이 가장 비슷하다고 평가받아 온 일본의 농

업구조 변화를 개관하고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했는지를 개관하였다. 일본 역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농 간 생산성 격차가 커졌고 이농이 촉진되면서 

구조 조정 필요성이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구조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장기 관점

에 입각하였고, 사회적 저항에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구조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영 정책을 강화하여 상승효과를 꾀했다는 점

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포적인 구조정책 사례인 인정농업자 제도, 농지중간관리

기구, 산지교부금 제도 등에서 위와 같은 관점과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역시 구조정책이 완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

두지 못하기도 하였고, 변화를 거듭해 왔다. 겸업농 논쟁 등 한국과 비슷한 쟁점

이 여전히 유효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동향을 참고하여 한국 농업구조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정책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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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 일본 농업구조의 변화는 ① 가족농 이농과 규모 확대, ② 영세한 가족농의 조

직화, ③ 농외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이라는 큰 흐름을 겪었다.

- ①과 ②에서는 구조 변화 내용이 농지 규모(또는 경작 규모)의 확대와 단지

화 형태로 이루어졌다.

- ③에서는 경지 규모 확대보다는 비즈니스 규모 확대가 두드러졌다. 즉 생

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직판 등으로 확대하거나 생산·가공·서비스 부문이 

연대하여 비즈니스 규모 확대로 전환하는 특징이 있다. 

❍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위의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

- 농업 내부에서 농가 이농과 기존 농가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 도시가 

확대되고 공업 부문이 고도성장하면서 농가 인구와 농가 대량 이농을 조장

하였다. 동시에 도시·공업 용도로 농지 전용이 크게 늘어나 농가의 규모 확

대를 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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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생산기반이 정비되면서 영세한 가족농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농사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따른 규모 확대와 함께 농가 조직화

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지방 토건업자, 외식업 체인점, 식품제조업체 등이 농업 부문에 진입하여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인근 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농업을 

진흥하고 있다.  

❍ 정책적으로는 가족농 이농과 규모 확대, 영세한 가족농의 조직화는 1961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근거한 ‘기본법 농정’이라고 한다. 이후 1999년 ｢식

료·농업·농촌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정책 전개 틀이 전환되었다. 

- 정책 영역을 식료, 농업, 농촌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경영주체

도 가족농을 비롯하여 마을영농, 농외 기업 등이 농업구조를 형성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제2장

일본 농업 구조 변화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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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 구조 변화 개관1)2

1. 용어 정리

❍ 한국과 일본 농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비교한다.

1.1. 한국 『농림어업총조사』2)

❍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정의하는 ‘전업 농가’와 ‘겸업 농가’ 뜻은 종사하는 일

의 종류와 종사하는 기간, 소득원천별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 전업 농가는 “1)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또는 2) 농업 외 돈벌

이 또는 영업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2)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설명자료(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

orgId =101&confmNo=101041&kosisYn=Y, 검색일: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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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농가”를 뜻한다.

- 겸업 농가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업 외 일 또는 영업에 연간 30일 이상 종

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뜻한다. 겸업 농가 중 “전체로 보아 겸업 수입

이 농업 수입보다 적으면(많으면)” 1종(2종) 겸업 농가로 구분한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전업 농가와 겸업 농가 정의는 『농림어업총조

사』와 같다.3)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따로 ‘주업 농가’, ‘부업 농가’, ‘자급 농

가’를 정의한다.4) 주업 농가는 다시 ‘전문 농가’와 ‘일반 농가’로 나눈다.

- 주업 농가는 “경지 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이 농업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로 정의한다.

- 전문 농가는 “경지 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로 정의한다.

- 일반 농가는 “경지 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를 뜻한다.

- 부업 농가는 “경지 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뜻한다.

- 자급 농가는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

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를 뜻한다.

3) 국가통계포털. 『농가경제조사』 통계 설명자료(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 do? 

orgId=101&confmNo=101042&kosisYn=Y, 검색일: 2019. 10. 9.).

4) 2003년부터 주업 및 부업 농가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전문 및 일반 농가 정의를 농업조사

와 통일시켰다(『농가경제조사』 통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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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 『농업구조 동태 조사』5)

❍ 일본 농가 정의에서 가장 넓은 개념인 ‘총농가’는 “경지 면적이 10a 이상이거

나 농산물 판매 금액이 15 만 엔 이상인 세대”를 뜻한다. 총농가는 경지 면적이

나 농산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자급적 농가’와 ‘판매 농가’로 나누어진다. 

- 자급적 농가는 “경지 면적이 30a 미만이고,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만 엔 

미만인 농가”를 말한다. 경지 규모와 판매 금액이 모두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를 지칭한다. 

- 판매 농가는 “경지 면적 30a 이상을 경영하거나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만 

엔 이상인 농가”를 말한다. 판매 농가는 다시 농업소득 비중, 영농 종사 일

수 및 가구원 연령을 기준으로 ‘주업 농가’, ‘준주업 농가’, ‘부업적 농가’로 

구분한다.

- 판매 농가의 하위 분류인 주업 농가는 “농업소득이 주를 이루고(농업소득

이 농가소득의 50%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자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농가”를 뜻한다. 여기서 자영 농업에는 위탁영

농 등도 포함된다. 

- 준주업 농가는 “농외소득이 주를 이루고(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

상), 1년 중 60일 이상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농

가”를 뜻한다.

- 부업적 농가는 “1년 중 60일 이상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 세대원

이 없는 농가”를 뜻한다.

5)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와 『농업구조 동태 조사(農業構造動態調査)』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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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취업 인구’는 “농업 종사자 중 조사 기간 전 1년 동안 1) 자영 농업에만 

종사하였다고 응답한 사람과, 2) 농업과 그 외의 직업에 종사했다고 응답한 

자 중 자영 농업이 주된 직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뜻한다. 

❍ ‘기간적(基幹的) 농업종사자’는 “농업 취업 인구 중 평소에 종사하는 업무가 

자영 농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뜻한다.

❍ ‘인정농업자’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농업 경영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자로

서 ‘농업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시정촌이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체계”를 뜻한다(김수석·김태곤·강혜정 2006: 7). ｢농업 경영기반강화촉진법｣
을 근거로 하여 1995년 도입되었다. 

- 농림수산성에서는 ‘후계농업인’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달성

했거나 이를 지향하는 경영체”로 정의하고 인정농업자를 이 범주에 포함시

켰다(김종인 외 2015: 13). 일본 정부는 인정농업자를 비롯한 후계농업인

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하여 육성하고자 한다(김종인 외 2015: 14). 

2. 일본 농업 구조 변화 개관6)

2.1. 농가 수

2.1.1. 특성별 농가 수

❍ 총농가 수는 1995년 344만 3,550호에서 2015년 215만 5,082호로 37.4% 

줄어들었다<그림 2-1>.

6) 농림수산성 『농림업센서스』와 『농업구조 동태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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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 판매 농가 수는 265만 1,403호에서 132만 9,591호로 49.9% 

줄어들었다. 준주업 농가(-63.0%), 주업 농가(-56.6%), 부업적 농가(-39.1%) 

순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반면 자급적 농가 수는 같은 기간 79만 2,147

호에서 82만 5,491호로 4.2% 늘어났다.

- 이 결과 총농가 중 판매 농가 비중은 77.0%에서 61.7%까지 낮아진 반면, 

자급적 농가 비중은 23.0%에서 38.3%로 높아졌다. 

- 판매 농가 중 주업 농가 비중은 1995년 25.6%에서 2015년 22.1%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준주업 농가 비중은 26.2%에서 19.3%로 낮아진 

대신, 부업농 농가 비중이 48.3%에서 58.6%로 높아졌다. 

그림 2-1  일본 농가 호수 변화

단위: 만 호

자료: 농림수산성(각 연도). 『농업구조 동태 조사』, 『농림업센서스』.

- 2019년 판매 농가 수는 113만 100호로 2018년보다 2.9% 감소했다.7) 주

업 농가 수는 23만 5,500호로 2018년보다 6.5% 감소하였고, 준주업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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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16만 5,500호로 11.9% 감소하였다. 반면 부업 농가는 2018년보다 

0.6% 늘어난 72만 9,100호였다. 

2.1.2. 판매 금액 구간별 농가 수

❍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 농가 분포를 비교하면 약하게나마 양극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표 2-1>. 

- 2000~2019년 동안 판매 금액 100만 엔 미만 농가8) 비중은 58.8%에서 

51.7%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판매 금액 100만~1,000만 엔 미만 농가 

비중은 34.9%에서 36.9%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면 판매 금액 1,000만 

엔 이상 농가 비중은 6.3%에서 11.3%로 늘어났다.

- 판매 금액 1,000만 엔 이상 농가 중 1,000만~3,000만 엔 미만 농가 비중

은 같은 기간 82.0%에서 70.1%로 줄어들었다. 반면 판매 금액 5,000만 

엔 이상 농가 비중은 5.4%에서 15.1%로 늘어났다. 판매 금액이 많은 농가 

내에서도 다시 상향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2-1  판매 금액 구간별 판매 농가 수 추이

단위: 만 호

구분 합계
100만 엔 

미만
100만~500
만 엔 미만

500만~1,000
만 엔 미만

1,000만~3,000
만 엔  미만

3,000만~5,000
만 엔  미만

5,000만 엔 
이상

2000 233.7 137.4 65.6 15.9 12.1 1.8 0.8

2005 196.3 112.6 55.7 13.6 11.4 1.9 1.1

2010 163.1 95.9 43.9 11.2 9.5 1.6 0.9

2015 133.0 78.8 33.7 9.5 8.4 1.6 1.0

2019 122.1 63.2 34.9 10.2 9.7 2.1 2.1

자료: 농림수산성(각 연도). 『농업구조 동태 조사』, 『농림업센서스』.

7) 2019년 2월 1일 기준이다.

8) 판매 실적이 없는 농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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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인구

2.2.1. 연령대별 농업 취업자 수

❍ 일본 농업 취업자 수는 1990년 481만 8,921명에서 2017년 181만 6,000명

으로 62.3% 줄어들었다<표 2-2>. 농업 취업자 수가 주는 가운데 고령화도 심

화되었다. 

- 연령 구간별 최빈값과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을 보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

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50~59세 농업 취업자 비중

은 22.4%로 60~69세 다음으로 높았다. 2000년에는 60세 이상 취업자 비

중이 가장 커졌고,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 

- 1990~2017년 동안 39세 이하 농업 취업자 비중은 15.6%에서 6.0%로 낮

아졌다. 

표 2-2  연령 구간별 농업 취업자 수

단위: 만 명, (%)

구분 합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5세 이상

1990
481.9 

(100.0)
28.1 
(5.8)

47.0 
(9.8)

55.2 
(11.5)

107.8 
(22.4)

152.9 
(31.7)

90.9 
(18.9)

159.7 
(33.1)

2000
389.1 

(100.0)
24.7 
(6.3)

19.3 
(4.9)

36.4 
(9.4)

52.3 
(13.4)

120.2 
(30.9)

136.3 
(35.0)

205.8 
(52.9)

2010
260.6 

(100.0)
9.0 
(3.5)

8.7 
(3.3)

14.7 
(5.6)

35.8 
(13.7)

67.9 
(26.1)

124.5 
(47.8)

160.5 
(61.6)

2015
209.7 

(100.0)
6.4 
(3.0)

7.7 
(3.7)

11.0 
(5.3)

23.4 
(11.2)

62.7 
(29.9)

98.4 
(46.9)

133.1 
(63.5)

2017
181.6 

(100.0)
4.2 
(2.3)

6.7 
(3.7)

9.8 
(5.4)

17.8 
(9.8)

65.0 
(35.8)

78.2 
(43.0)

120.7 
(66.5)

주: 음영은 최빈값을 뜻함. 

자료: 농림수산성(각 연도). 『농업구조 동태 조사』,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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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령대별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

❍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와 고령화 추세는 농업 취업자 수와 비슷하게 변해왔다

<표 2-3>. 

- 기간적 농업 종사자 수는 1990년 292만 7,122명에서 2017년 150만 

7,100명으로 48.5% 줄어들었다.

- 연령 구간별 최빈값과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을 보면 기간적 농업 종사자

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1990년 50~59세 농업 취업자 비중은 

27.2%로 60~69세 다음으로 높았다. 2000년에는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이 가장 커졌고, 6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 

- 1990~2017년 동안 39세 이하 기간적 농업 종사자 비중은 12.2%에서 

5.0%로 낮아졌다. 

표 2-3  연령 구간별 기간적 농업자 수

단위: 만 명, (%)

구분 합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65세 이상

1990
292.7 7.7 28.2 42.4 79.7 97.5 37.3 78.3

(100.0) (2.6) (9.6) (14.5) (27.2) (33.3) (12.7) (26.8)

2000
240.0 3.6 9.8 27.1 40.0 84.9 74.6 122.8

(100.0) (1.5) (4.1) (11.3) (16.7) (35.4) (31.1) (51.2)

2010
205.1 3.1 6.5 12.1 31.0 57.5 95.0 125.3

(100.0) (1.5) (3.1) (5.9) (15.1) (28.0) (46.3) (61.1)

2015
175.4 2.5 6.1 9.2 20.2 54.7 82.7 113.2

(100.0) (1.4) (3.5) (5.2) (11.5) (31.2) (47.2) (64.6)

2017
150.7 2.0 5.6 8.3 15.8 56.3 62.8 100.1

(100.0) (1.3) (3.7) (5.5) (10.5) (37.3) (41.7) (66.4)

주: 음영은 최빈값을 뜻함. 

자료: 농림수산성(각 연도). 『농업구조 동태 조사』, 『농림업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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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인정농업자 수

❍ 인정농업자 수는 2003년 18만 2,345개소에서 2017년 24만 629개소로 

32.0% 늘어났다<그림 2-2>. 인정농업자 중 법인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

서 9.8%로 늘어났다. 

- 인정농업자 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금융·세제·연금 등 지원을 하고 경

영 안정대책 등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수석·김태곤·강혜정 2006: 59). 

- 인정농업자 제도를 신설하고, 인정농업자 대상 농업 경영소득 안정 대책을 

시행하며, 농업법인화를 촉진한 결과 농업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이루었

다(김종인 외 2015: 100). 

그림 2-2  일본 인정농업자 수 변화

단위: 만 호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tokei/kouhyou/nintei/, 검색일: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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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지 면적

❍ 농지 면적은 1990년 약 524만 ha에서 2015년 약 450만 ha로 14.2% 줄어

들었다<그림 2-3>. 농업 인구나 농업 취업자 수와 비교하면 매우 완만하게 감

소하였다. 같은 기간 논(-14.1%)과 밭(-14.5%) 면적이 비슷하게 감소했다. 

그림 2-3  일본 경지 면적 변화

단위: 만 ha, ha/호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j/tokei/kouhyou/nintei/, 검색일: 2019. 8. 12.).

❍ 농가 호수가 농지 면적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호당 경지 면적은 늘어났다. 호

당 경지 면적은 1990년 1.37ha에서 2015년 2.09ha로 52.6% 확대되었다.

- 경지 면적 10ha 이상 농업 경영체의 경지 면적 비중은 2017년 50.0%를 

넘어섰다. 2019년 경지규모별 경지 면적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경지 중 

11.1%(2018년 10.5%)를 10~20ha 규모 경영체가 경작하였다. 20~30ha 

규모 경영체가 경작하는 농지 면적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19년 8.5%

로 늘어났다. 



제3장 

농업구조 정책추진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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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 정책추진과 제약3

1. 농업구조 개념과 현상

❍ 농업 문제가 심화 내지는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농정 기조도 변화한다. 즉 가

격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조정책이나 경영 정책으로 무게 중심

이 이동하였다. 

❍ “농업구조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그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농업구조란 농산물 생산-유통-최종 소비 단

계에 이르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산업 구조 그리고 농업과 다른 산업과

의 관련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그러나 일본의 농업구조 정책에서 대상이 되는 농업구조는 보다 협의의 개념

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 즉 농업 생산요소 중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농업 노동력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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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결합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다.

- 농업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 관계는 미시 수준에서는 개별 경영체 내부 구조

이고, 거시 관점에서는 농업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 비율이나 분포 문제이다. 

- 특히 경영 유형별 농업 경영의 규모 구조가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 따라서 농업구조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 첫째, ‘기업 형태별 구조’이다. 어떠한 경영 주체가 농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즉 개별 가족 경영(농가), 법인 경영, 조직 경영 등 농

업 생산의 기업 형태별로 본 담당 주체 구조이다.  

- 둘째, ‘경영 규모별 구조’이다. 이 개념은 단기적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가족 노동력, 토지, 고정자본 등 경영 요소의 규모별 분포와 결합 관계 문제

이다. 이 관점은 구조 문제나 구조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

로 사용된다. 

- 셋째, ‘소득 규모별 구조’이다. 이 관점은 개별 경영 요소에 대한 보수 또는 

혼합 소득에 관한 인적 배분 구조, 이 구조의 시계열 변동, 지역 간 격차 등

에 관심을 기울인다.

- 넷째, ‘부문 조직별 구조’이다.9) 농산물 종류와 산출량에 관한 부문 조직의 

특화도, 농업 부문과 농외 부문(겸업 부문)의 조합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아

우른다. 후자는 전업·겸업별 농가구조로도 접근한다(頼平編 1987: 260- 

261).

9) 셋째 측면과 넷째 측면의 농업구조는 둘째 측면에 종속되거나 파생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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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형태별 구조 관점에서 보면 일본 농업구조는 가족농이 계속 줄어드는 가

운데 법인이나 조직 경영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경영 규모별 구

조 측면에서 일본 농업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경지

가 필지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영세·분산’ 구조이다. 

- 구조정책을 추진했지만 홋카이도(北海道)를 제외한 도부현(都府県) 지역에

서 토지이용형 농업  규모 확대가 정체되어 있다. 반면, 시설 원예, 축산 등 

시설형 농업에서는 규모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런 점에서 농업구조를 경영 주체와 경영 규모 구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頼平編 1987: 261).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농업은 영세·분산 농업

구조이다. 일본 정부도 이 구조를 개선하려고 1961년 기본법농정 이후 구조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 구조정책의 주요 방향은 자립 경영 농가를 육성하여 도농 간 소득균형을 확

보하고, 경지 규모 확대하면서 동시에 분산된 필지를 단지화하는 것이었다. 

2. 구조문제의 발생 배경과 요인

2.1. 구조문제 발생 배경

❍ 기업 형태와 경영 규모별 구조 문제가 생긴 원인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도농 

간 생산성 격차가 생기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이농이 대량 발생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업농 육성, 규모 확대, 농지 단지화 등 구

조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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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성장기 이후에는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 농산

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 생산비를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정책을 비롯하여 경영 정책 등을 동원하였다.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하려 하였지만 현실에서 구조 

개선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頼平編 1987: 262-263). 이어서 어떠

한 요인 때문에 농업구조가 변동하였는지를 살펴본다.   

2.2. 구조 변동 요인

❍ 농업구조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먼저 국가 전체 경제 성장을 들 수 있다. 일

서 농업 부문 구조 개선을 기대하였던 배경은 1960년대 이후 경제 고도성장

이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서 

농업 부문 과잉 취업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대량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농촌 지역에 남은 농가의 규모가 확대되는 등 구조 개

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도 향상된다. 

- 그러나 농가가 통근 겸업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이용형 농가는 겸업을 하면서 주말에 농업 경영을 하는 등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결과 규모 확대가 당초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

했다. 

- 이에 더해 1970년대 이후 농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의 자산 가치가 증

가하였다. 이 때문에 겸업 농가가 체류하였고 동시에 영세 농가도 경영을 

온존하는 등 구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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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농업 기술 진보 영향을 들 수 있다. 농업 기술 진보는 일반적으로 생화

학적 기술 진보와 기계적 기술 진보로 구분된다. 

- 생화학적 기술 진보는 주로 품종 개량이나 비료·농약 개량 등 토지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보통 경영 규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 반면 기계적 기술 진보는 규모의 경제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경영 규모 구조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 농업 기술 진보는 농업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왔다. 

특히 생력화(省力化)에 필요한 농기계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본재로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이 활발해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 노동 투입 시간을 대폭 축

소시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 기계화가 진전되었지만 규모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쌀 농업에서 기

계화 작업 체계가 대형화되면서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농지 유동화를 가능

하게 하고 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10) 

❍ 셋째, 농업 정책도 농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도 성장기에 실시

한 농산물 가격 정책 중 고미가(高米價) 정책은 중소규모 농가를 온존시키고 

대부분의 쌀 농가가 겸업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구조 개선을 저해하였다.11) 

그리고 전후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형성된 토지 소유의식이나 기타 농지 제도

는 여러 가지 형태로 농지 유동화를 저해하였다(頼平編 1987: 263-264). 

10) 쌀 농업은 재배면적 계층 간 생산비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대규모 농가가 규

모를 확대할 유인을 갖는다. 

11) 하야미(速水)는 농업 과보호와 보호방식 등의 문제로 구조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

정책의 좌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速水佑次郎他 2001: 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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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단

3.1. 구조정책 목표

❍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농업 정책의 4대 이념 또는 주

된 목표는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기능의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농촌 진흥’이다. 4대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농업구조 정책은 어떠한 목

표를 가지는가?

❍ 농업구조 정책은 농업 경영 구조 즉, 단기적으로 변동하기 어려운 고정적인 생

산요소 간의 결합 관계를 개선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켜 산업으로서 농업을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다시 말해 구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경제의 장기적 동태적 발전 과정

에 대응하여 농업종사자가 다른 산업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 농업 경영 구조

를 실현하는 것이다.

❍ 이 같은 상위 목표를 실현하려 할 때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1) 농업의  낮은 생

산성과 소득 문제를 타개하고, 2) 농업구조를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개선하며, 

3) 경영·기술·제도 측면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다. 

❍ 구조정책의 주된 목표는 농업과 다른 부문 간 소득 균형이다. 문제는 목표가 

되는 소득의 의미이다. 구 기본법농정에서는 ‘자립 경영 농가’12) 육성을 제시

하였다. 

12) 자립 경영 농가란 지역 내 다른 산업 종사자의 임금 소득 등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의 농업소득을 얻는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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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기본법에서 자립 경영 개념은 혼합소득(가족 노임, 지대, 이윤 등 요소 

보수의 합계)을 토대로, 다른 산업 종사자의 임금 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농

업소득을 얻는 경영체를 상정하고 있다. 

- 자립 안정 농가 같은 안정적인 경영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구조

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구조정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3.2. 구조정책의 특질과 농업 정책에서 위상

❍ 먼저 구조정책의 특질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각하고 있다

는 점이다. 농업구조를 시장 작동 원리에 맡기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

기 때문에 특정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 구조정책 성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또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또한 가격이나 생산정책과 비교하면 정책 목표 달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

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한 지속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 구조정책은 토지 등 고정 생산 요소를 재배분하거나 소득 분배 구조를 대폭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 대규모 농가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다수 영세농가가 탈농하는 고통을 수반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을 등 지역 단위에서 소수 대규모 농가와 다수 영

세·고령 농가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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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업구조 정책 수단

❍ 구조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하였다. 즉 국가나 지역

별로 또는 시기별로 시책과 사업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농업구조 정책 

수단은 다음 물적·인적·제도적 측면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첫째, 물적 공공투자 사업을 들 수 있다. 공공 투자를 수반하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를 비롯하여, 토지개량, 기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책 등을 포

함한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을 아우른다.

❍ 둘째,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려는 다양한 시책을 포함한다. 

- 안정적인 경영체 육성이라는 인력 관련 소프트웨어 측면을 다루는 정책이

다. 일본에서 추진했거나 시행 중인 정책 중 인정농업자 제도, 후계자 육성, 

농업자연금 제도의 경영이양사업, 농가 조직화를 도모하는 마을영농13) 등

이 여기에 포함된다.  

❍ 셋째, 물적 공공투자 사업과 농지 유동을 보다 신속하게 이루고자 시행하는 

규제나 유인(incentives)을 들 수 있다. 농업금융 제도, 상속세납세유예 제도, 

토지이용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물적·인적·제도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수단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탄력적으로 운용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頼平編 1987: 267-268). 

13) 원래 표현은 집락(集落)영농이나 이해를 돕고자 마을영농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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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정책과 다른 농업 정책의 관계

❍ 생산정책은 혁신 기술을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

에 구조정책과 보완적이다. 

- 생산정책은 기존 농업 경영 구조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구조정책

은 농업 경영 구조를 변혁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구조정책이 생산정책 성과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보완적인 관계

에 있다.

❍ 다음으로 구조정책과 가격정책과의 관계를 보자. 가격정책은 기본적으로 직·

간접적 가격지지 수단을 써서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기존 농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 가격지지 정책은 중소규모 농가를 온존시켜 대규모 농가의 출현을 저해한

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충된다(頼平編 1987: 264-266). 

-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격 억제 정책을 쓰면 구조 재편을 촉진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3.5. 구조정책 추진과 특징

❍ 구조 개선은 고도성장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도시에서 고용 기회가 확대되어

야만 농업 부문에서 이농이 촉진되어 농업구조가 개선된다. 그 효과가 충분하

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구조정책 수단으로 다양한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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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농 촉진 정책으로 농업자연금 제도(1970년)에 기초한 ‘경영이양연금 

제도’나 ‘농촌공업도입’(1971년) 등을 실시했다.

- ‘경영이양연금 제도’는 후계자 또는 제3자에게 경영 이양을 전제로 연금을 

지급하였다. ‘농촌공업도입’은 농촌 지역에서 농외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경영 이양이나 이농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 둘째, 안정된 경영 주체를 육성하려는 초기 정책은 농가 법인화와 조직화 등

을 추진하여 후계자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 대표적인 사례가 ‘인정농업자 제도’(1993년)이다. 이 제도는 기초 자치단

체 수준에서 실시하는 후계자 육성정책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한편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1992년에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

의 동향’(이하 신정책)이 제시되었다. 신정책에서는 경영체를 ‘개별 경영

체’와 ‘조직 경영체’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조직 경영체로서 마을영농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를 집중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 특히 마을영농은 1990년 이후 토지이용형 논 농업 지역에서 전작 작물 경

영에 집중하는 가운데 품목횡단적 직불제(2007년) 지원 대상이 되면서 급

격히 증가하였다. 요컨대 개별 경영체가 존립하기 어려운 생산 조건불리지

역이나 겸업 지역에서 마을을 단위로 한 영농 조직이 새로운 경영주체로 등

장하였다. 

❍ 셋째,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이 점차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조건이 불리

한 지역에 한정하여 농외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였다. 성과와 문제를 검증한 

뒤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재 외식업체를 비롯하여 지역의 토건업, 식품제조업 등 분야에서 기업의 

농업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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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은 당초 농업 부문 후계자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차

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에서 ｢농지법｣을 개정하

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단계로 바뀌었다.

❍ 앞서 살핀 것처럼 다양한 경영 주체가 농업 경영이나 농업 비즈니스를 담당하

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지역별 접근 방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총농가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농가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

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 변화를 농업 부문이 해체되는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역 농업 구조를 개선하여 농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지역 단위에서 농지 유동화가 대량으로 생길 수 있다. 계획적으로 유동화를 

조장하여 대규모 농가를 육성하고 농지 단지화를 이루면 농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이런 점에서 2013년 도입한 ‘농지중간관리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 

사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담당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논에서 쌀 생산을 줄이는 대신 수요가 늘어나는 밭작물을 전략작물

로서 도입하고, 밭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면서 경영 기반을 강화하며, 지

역 내 중심 농가 위주로 규모화와 집단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주체인 안정적인 경영체 등에게 농지를 규모화·집단화하되, 안정적인 경영

체와 영세·고령농가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지

역 농업 구조 개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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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고자 구조정책과 연계한 경영 정책을 강화하고 있

다. 1992년에 공표된 신정책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육성

하기 위한 시장 원리 도입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농업 경영 방향에 맞추어 중

점 시책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제4장 

경영 정책 강화와 
구조 개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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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책 강화와 구조 개혁 촉진14)4

1. 개요

❍ 농업 부문의 급격한 인력 감소와 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일본 농정은 1992년 신정책 이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

영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모든 시책을 집중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육성하고, 이러한 경영체가 농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구조(‘바

람직한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가격 정책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 대

책을 실시하는 등 농정 개혁을 강화하고 있다. 

14)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 정책 전개 방향은 2001년 당시 농림수산성의 농업 경영 정책연구회

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정리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그 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책화되었다

(農林水産省 2001. “農業構造改革推進のための經營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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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신정책에서 제시한 경영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확립한다는 점에

서 구조정책과 관련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육성해야 할 

경영체’에 시책을 집중한다. 

- 경영을 안정시켜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실현하는 식으로 구조 및 경영 정책

을 연계 추진한다.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기본 방침에서 제시하는 향후 경영 정책 

추진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영 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창의와 노력을 살리는 농업 경영을 추진

할 수 있게끔 지원하여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확립한다. 

- 둘째, 농산물 가격이 수급 사정과 품질을 적절히 반영하여 형성되고 동시

에 소비자 수요에 기인한 생산이 확대되도록 조건을 정비한다. 

- 셋째,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변하더라도 그 영향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화

를 도모한다.

3. 경영 정책의 전개방침 

3.1.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로 시책 집중과 구조 개혁 추진

❍ 일본 농업 부문에는 농업을 전업 형태로 경영하는 사람, 건강을 유지하거나 보

람을 찾으려고 농사를 짓는 사람 등 다양한 농업 경영 주체가 섞여 있다. ｢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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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제시하는 4대 이념15)을 실현하기 위해 구조 개혁과 농

업 경영 관련 시책도 적절히 강구한다.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란 자급률 향상을 기본으로 한 식료의 안정 공급을 

주로 담당할 경영 주체이다. 가족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 및 농업 경영의 법인화 

등의 시책을 가능한 한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를 제외한 다른 농가는 지역 농업 자원을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서 건강과 보람을 찾고자 

농사를 짓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농가 등도 포함해서 시책을 실시한다.

3.2. 우선순위가 높은 시책 집중 추진

❍ 일본 농업을 둘러싼 상황,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제시한 방향

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목적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 목적과 과제에 

필요한 시책을 중점 실시한다. 2000년부터는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3.2.1. 창의·노력을 활용한 농업 경영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개혁 추진

❍ 생산성이 높은 농업 경영을 실시하려면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

다. 특히 농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

15) ① 식료의 안정 공급 확보, ② 다원적 기능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④ 농촌 진흥이다. ③과 

④를 통하여 ①과 ②를 달성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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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의 집적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 경영 다각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가공·유통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 경영 법인화를 추진하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 쌀 농업 구조 개혁은 수요 변화에 맞춘 생산 전개,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경영체 

확립 등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 채소류 등은 생산·유통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수입 급증 충격을 완화하고 경

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3.2.2. 안전·안심·양질의 식료 공급시스템 구축에 의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국민의 ‘안전·안심·양질’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 행동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다. 향후 식료 공급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소비자 의식에 정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3.2.3. 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경영의 리스크 경감과 안전망 정비

❍ ‘효율적·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달성하려면 과감한 경영 규모 확대 및 작목전

환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농업은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 감소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리스크를 경

감하는 안전망을 정비하여 규모 확대 및 법인화 추진 등 시책을 집중하고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에 의한 구조전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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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 경영 관점에서의 주요 시책

4.1. ‘육성해야 농업 경영 주체’의 명확화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및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상정하는 ‘육성

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란 규모 확대 등 경영 개선을 통하여 ‘전업적으로 농

업을 경영하는 자와 기타 경영의욕이 있는 농업인’이 있는 농업 경영체를 뜻

한다. 

- 구체적으로는 주 종사자가 다른 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노동시간으로 지역

의 다른 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수준의 생애소득을 확보하는 농업 경영을 실

현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국가의 ‘농업 경영의 전망’을 참고로 하여, 시정촌이 수립한 ‘효

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지표’를 목표로 시장 동향에 적절하게 대

응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경영개선을 행하는 농업 경영을 상정한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육성하는 제도로서 인정농업자 제도가 있다. 

- 이는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에 근거해 시정촌 단계에서 수립한 ‘기

본구상’에 따라서 농업인이 작성한 ‘농업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여 선정

되는, 일종의 후계자를 육성하는 제도이다. 

- 시정촌 등 지역단계에서 자주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인정농업자에게는 장기저리융자 등이 중점

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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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의 협업적 영농, 즉 마을영농에 대해서는 그 형태나 조직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업구조 개혁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 효율적이고 고부가 가치화를 지향하는 조직과 그 리더가 지역의 다른 산업 

수준의 생애소득 확보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 

있다. 

4.2.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으로의 시책 집중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업 경

영 관련 시책을 집중하여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는 시책의 효과가 기본적으로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에 귀

속되도록 시책의 대상을 보다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4.3. 향후 특히 중점적으로 강구할 시책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로 농지 등 생산요소를 집중한다.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에 대해서는 농지의 규모 확대를 비롯하여, 자

금공급의 원활화, 자본장비의 확충, 경영의 다각화 지원, 경영능력의 향상

지원,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생산기반정비 촉진 등의 제 시책을 집중한다. 

- 겸업화·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존재하고, 

이들에게 농지의 규모화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경영으로 전환한다.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로 생산요소의 집중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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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하나의 농장으로 하여 일괄 관리·운영하는 마을영농을 추진한다. 

❍ 지역농업의 중심이 되는 농업법인을 육성한다.

- 첨단 경영을 추진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확보, 가공·유통·판매부

문으로의 진출, 고성능 기계 도입, 신규고용인의 육성연수 등을 지원한다.

- 전업농이 부족한 지역이나 고령·겸업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서포터’ 기능을 발휘하도록 육성하는 동시에, 농작업 수탁사

업 및 가공·판매부문으로의 진출을 추진한다.

❍ 마을영농의 새로운 확립과 효율화를 도모한다.

- ‘육성해야 할 농업 경영 주체’로의 농지확대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마

을 전체의 협업적 영농을 확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마을영농 지

원책을 중점화한다. 

- 농지의 이용조정 및 농업기계·시설의 합리화, 중고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경영관리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 특산품 개발, 유통·판매부문과의 연계

에 의한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한다.

❍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 구조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쌀, 수입채소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채

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실시한다.

- 구조 개혁이 늦어지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논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

업의 활성화, 긴급종합쌀대책 등 수요 동향에 근거한 생산 전개, 의욕과 능

력이 있는 경영체 확립 등 논 농업 구조 개혁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

하여 쌀 정책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40   ❙

- 향후 수입채소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채소산지가 소비자 

중시, 계약거래 추진, 고부가 가치화 등 3가지 전략을 산지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생산·유통의 구조 개혁을 실시한다. 

5. 요약

❍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경작포기지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면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에 구조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 정책을 강화하여 구조 개혁을 촉진하려 했다.

❍ 이와 관련한 정책전환의 특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으로서는 개

별경영체(인정농업인)를 비롯하여, 조직경영으로서의 농업생산법인, 마을단

위의 영농조합(마을영농) 등이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농업 경영이 다수가 차지하는’ ‘바람직한 농업구조’를 실현하

기 위하여 이들에게 농지집적을 촉진하고(규모화와 집단화), 농업기계나 시

설, 정책자금 등을 집중하여(집중화) 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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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농업구조 정책의 이념과 추진 체계

[농업구조 전망]

 경영규모확대의 지체
 농지전용·경작포기지 증가 등에 의한 농지면적 감소

[농업구조 문제]

 국내 식량공급력 감소
 다원적 기능의 유지곤란

[구조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① 농업경영자의 확보와 그 경영의 발전
② 필요 농지의 양호한 상태로 확보
③ 농업생산 지속과 농지의 유효이용 촉진
④ 농업생산활동을 유지할 다양한 주체 확보

[구체적인 정책방향]

⑴ 신규취농자 확보
① 취농시 부담경감
② 취농루트 다양화

⑵ 농업경영발전을 위한 조건정비
① 농지유동화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
② 법인화 추진과 농업생산법인제도 개선
③ 시책의 중점화·집중화
④ 다양한 생산활동 담당주체 확보
⑤ 여성 지위의 명확화와 향상
⑥ 고령자의 기술·능력 활용

⑶ 농지의 확보와 이용
① 우량농지 확보
②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안정적 경영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구조 실현

 국민에게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원적 기능의 발휘

자료: 農林水産省(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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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의 관련 정책으로는 2000년 이후 ‘농업의 성장산업화’라는 새로운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농지집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립, 농지

의 집적과 집단화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쌀 생산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지역레벨에서 논에서 전략작물 선택과 

육성을 지원하는 ‘산지교부금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 그리고 농업 내부에 전업농이나 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농외 기업을 

유치하여 농업 경영을 담당하는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의 길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제5장 

구조정책 추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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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책 추진사례5

1. 인정농업자 제도

1.1. 개요

❍ 일본 농림수산성은 효율적·안정적인 농업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1993년에 

‘농업 경영 개선 계획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인

정농업자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 인정농업자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농업 경영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

람이 ‘농업 경영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해당 시정촌에서 심사한 뒤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에 의거하여 추

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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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농업자의 수는 2018년 3월 말 현재 24만 665개소이며, 이 중에서 법인 

수는 2만 3,648개소에 달한다<표 5-1>. 

- 1995년 3월 말 최초 인정농업자 수는 1만 9,193개소였다. 2000년 12월 

말 기준 15만 9,324개소로 늘어났다. 이후 2006년 12월 말 21만 9,374개

소, 2018년 3월 말 현재 24만 665개소로 꾸준히 늘어났다. 

표 5-1  일본의 인정농업자 수, 2018년 3월 말 현재 

단위: 명

구분 인정농업자 수

인정농업자
인정농업자 중 법인

240,665
23,648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2019).

1.2. 인정 절차

❍ 인정 절차는 <그림 5-1>과 같다. 

-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지역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구상’을 설

계·수립한다.

- 인정희망자 농가는 5년 정도의 ‘농업 경영 개선 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에 

신청한다.

- 시정촌이 지역의 기본 구상을 토대로 계획을 심사하여 인정한다.

❍ 인정농업자 신청을 할 때 성별, 전·겸업농 등은 제한이 없다. 다만 일부 시정

촌은 경영 규모, 영농 형태, 법인화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시정촌이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 경영 개선 계획’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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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의 기본 구상에 합치하는가?

- 농지를 효율적·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농업 경영 개선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림 5-1  인정농업자 인정 과정

도도부현

기본방침(10년계획)

시정촌

기본구상(10년계획)

농업자
농업경영개선계획(5년계획)
① 경영규모 확대
② 생산방식 합리화
③ 경영관리 합리화
④ 농업종사조건 개선
등에 대해 5년 후의 목표와 달성방안 기재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 지표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 지표

신청 인정

자료: 농림수산성 경영국(2019).

1.3. 지원 내용

❍ 인정농업자 자격을 갖추면 금융, 세제, 연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7

년부터 실시한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에서도 인정농업자를 계속 지원하

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형 농업에 종사하면서 규모를 늘리려는 인정농업자에게는 농지 

규모화에 필요한 각종 자금이나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또한 농기계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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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등과 관련된 세제 특혜, 설비 투자 자금을 장기 저리 형태로 지원(슈퍼

L자금), 생산 기반 정비 지원, 직접지불제 경영 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 농

업자 연금 보험료 보조, 컨설팅 및 연수 기회 제공 등도 지원한다. 

1.4. 요약

❍ 인정농업자 제도는 기초단체인 시정촌 레벨에서 추진되는 특정 경영체의 육

성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시정촌의 실태나 장래 의향이 반영된 기본구상에 적합한 농업 경영을 육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경영으로 선정이 되면, 각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

이다.  

2. 농지중간관리기구

2.1. 개요

❍ 2013년 농림수산성은 향후 10년 동안 ‘전업농’16)이 전체 농지의 80%를 점

16) 전업농이란, ① 인정농업자, ② 기본구상의 수준에 도달한 농가(인정농업자로 지정받지 못한 농가 중

에서 시정촌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농업 경영지표에 도달한 농업인), ③ 마을영농(마을농지의 3분의 

2 이상을 임차 또는 작업수탁을 하면서 공동판매 경리를 행하는 임의조직) 등을 포함한다. 향후 농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차세대 후계농 개념이다. 인정농업자 수는 23만 8,349호(2015. 3.)

에 달한다. 전업농의 농지점유면적은 221만 ha(2014. 3.)로서, 농지점유율은 전체 농지(454만 ha)

의 48.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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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도록 농업구조를 변화시켜 생산비를 감축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계

획을 세웠다(農林水産省 2013). 

- 2013년 전업농의 농지 점유면적은 221만 ha, 농지 점유율은 48.7%였다.

- 전업농 경지 면적 비중이 80%가 되려면 향후 10년 동안 140만 ha, 연평균 

14만 ha씩 규모화 면적을 달성해야 한다. 

❍ 향후 10년간 전후방 연관산업 부문과 협력하여 전업농 쌀 생산비를 전국 평

균보다 40% 절감하려고 한다. 

- 현미 60kg 생산비를 2011년 1만 6,000엔에서 2020년 9,600엔까지 낮추

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산비를 낮추어 쌀 관세 철폐 충격 등을 완화하겠

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 이와 같은 구조 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화 등에 의

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향후 10년 후 농업·농촌소득 2배 증대를 목표로 

한다.  

2.2.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주요 내용 17)

❍ 현별로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전업농 등의 규모화·단지화를 도모하

고, 법인, 대규모 가족농, 집락(마을) 영농, 신규 취농,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를 육성한다. 

17) 김태곤·전지연(2016: 57-6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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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중간관리사업은 2013년 제정된 ｢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추진한다.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사업 추진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농지중간관리기구는 도도부현별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농업공사’를 확대·개

편한 조직이다. 

❍ 이 사업은 농업 경영체의 규모 확대, 농지의 단지화,18) 신규 취농, 일반 기업

의 농업 부문 진입 등을 촉진하여,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

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농지중간관리권을 취득한다.

- 농지중간관리권을 가진 농지를 임대한다.

- 농지를 개량하고 대구획화하는 등 이용 조건을 개선한다.

- 농지를 임대할 때까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관리한다.

-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을 실시한다.19)

❍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현마다 단일 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현재 전국 47개 도

도부현에 설치되었다. 이 중 44개소는 기존 농업공사 기능과 예산을 확대·개

편하는 형태로 설치하였다. 시정촌별 농업위원회, 지역농협, 시정촌 공사 등

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그림 

5-2>.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8) 서구 농업이 대규모 ‘농장제’ 농업구조인 반면에 아시아 농업은 ‘영세·분산’ 농업구조인 것이 특징이

다. 일본 농업도 경영 규모가 영세하면서 더구나 농지가 필지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

가 발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지중간관리사업을 통하여 규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농지를 한 곳으로 단지화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19) 기구의 특례사업인 농지매매사업은 ｢농업 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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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임대 희망자로부터 ‘중간

관리권’을 취득한다.

- ② 취득한 농지를 ㉠ 인정농업자 등에게 임대하고, ㉡ 필요하면 토지개량, 

진입로 정비, 수로 보수, 소규모 정비사업, 복구, 대구획화 등을 실시하여 

농지의 이용조건을 개선하거나, ㉢ 농지를 임대할 때까지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농지중간관리기구에서 취득한 농지는 조

속히 임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일부 조건불리지역을 제외하면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임차 농지가 부족

하다. 농지중간관리기구는 협력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농지 임차 수요를 늘

리기도 한다. 임차인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전업농 외에도 귀농인, 신

규 취농자, 일반 기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림 5-2  농지중간관리사업 개요

자료: 농림수산성.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제도와 실적 등.” (http://www.maff.go.jp/j/keiei/koukai/

kikou/attach/pdf/index-39.pdf, 검색일: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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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수요에 비해 농지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

여 농지공급 확대를 시도한다. 농지임대인에 대한 지원은 경영전환협력금, 경

작자 규모화협력금, 지역 규모화협력금 등이 있다. 

그림 5-3  농지중간관리사업의 과제

a X c Y X 

b X c Y c 

X  a X Z Y

c X b c b

X X X Y Y

X X X Y Y

X X X Z Z

X X X c abc

농지집적

[과제3] 농지집적목표·이용조정
공급> 수요→농지집적+ ‘매입비축’
공급< 수요→ 농지집적+ ‘공급발굴’

[과제5] 지원조치
(직불제,금융,세제)

[과제4] 지역농업구조개혁
중심농가규모화·집단화
협력농가역할분담·기회제공

영세·분산 농업구조

고령농가(a)
은퇴농가(b)
축소농가(c)

전업농가(X)
농업법인(Y)
귀농인등(Z)

[과제2] 농지집적방향

공급자
(협력농가)

수요자
(중심농가)

[과제1] 공간적범위

6차산업화
(가공,직판,관광,체험)

자료: 농지중간관리기구(https://www.maff.go.jp/j/keiei/koukai/kikou/kikou_ichran.html, 

검색일: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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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소수의 ‘중심 농가’와 다수의 영세·고령농가 등의 ‘협력 농가’가 역

할을 분담하여 지역 농업 구조 개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 지역 실정에 따라 농지공급을 발굴한다든가, 수요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

되고, 중심농가에게 농지를 집적하는 대신에, 협력농가에게는 가공·직판·

관광·체험 등과 같은 6차산업화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

역농업을 진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3. 사업의 실적과 특징

❍ 사업 실시 2년이 경과한 2015년 실적은 8.4만 ha(임대 7.7만 ha, 매도 0.7만 

ha)로 1년차보다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목표 면적 14만 ha 중 약 60%를 

달성하였고, 규모화 촉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농가당 평균 경지 면적이 10.1ha에서 12.6ha로  확대되면서 규모화 효과

를 거두었다.

- 단지당 평균 경지 면적이 1.9ha에서 2.3ha로 확대되어 단지화 효과도 소

폭 나타났다.

2.4. 요약 

❍ 2015년 인정농업자를 중심으로 규모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이후 신규취농

자, 농외 기업 등에게도 임대되어 신규취농자의 정착이나 농외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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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경지면적은 규모화 이전 10.1ha에서 규모화 이후 12.6ha로서 2.5ha 증

가하였다. 평균 단지 수20)는 규모화 이전 8.2개소에서 규모화 이후 9.5개소

로 늘어났으며, 1개 단지의 평균면적은 규모화 이전 1.9ha에서 규모화 이후 

2.3ha로서 0.4ha 확대되었다. 즉 단지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역 단위에서 중심 농가와 협력농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구조정책에 대해서는 영세·고령농가의 도태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심농가와 협력 농가를 구분하되, 양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농가 전체에 구조 개혁의 효과가 파급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정책의 새로운 추진방식이다. 

3. 산지교부금 제도

3.1. 개요

❍ 2002년 공표된 쌀정책개혁대강(米政策改革大綱)에서 장기간 계속되어온 쌀 

생산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2004년부터 산지교부금 제도 도입을 언급하였다. 

❍ 산지교부금 제도의 농정상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종래 쌀 생산조정 보상금의 특징이었던 전국 일률적인 요건·단가 등을 개선

하여, 지역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국가가 정한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

역이 보조금 수준을 포함하여 자기책임 원칙 아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20) ‘단지’란 2개 이상의 농지가 논두렁으로 접속하는 등 연속해서 작업이 가능한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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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국가는 일정한 기준으로 안정된 교부금을 일괄하여 지역에 교부

한다. 실시 여부는 도도부현의 판단에 맡기고, 산지교부금에 집중해서 활

용해도 좋다. 

-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분권 발상에 뿌리를 내린 지원방식이라는 것과 지역 

제안형 발상을 살린 지원이라는 것에 그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가 있다.

3.2. 운용 방법

❍ 산지교부금은 논 활용 직불제에 추가하여 지불하며, 지역의 지역농업재생협

의회가 작성하는 ‘논 완전 활용 비전’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➀ 논에서 맥류, 대두 등의 생산성 향상 활동, ➁ 지역의 진흥작물, 논에서 주

식용 쌀 감산이나 전작 전환 등 지역단위의 전략작물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표 5-2>. 

표 5-2  산지교부금의 활동과 지불단가

대상작물 활동내용 추가지불단가

사료용 쌀, 가루용 쌀 다수확전용 품종 도입 12,000엔/10a

가공용 쌀 다년 계약(3년) 활동 12,000엔/10a

메밀, 유채 재배 활동 20,000엔/10a

자료: 農林水産省. “논 활용의 직접지불교부금.” (https://www.maff.go.jp/j/budget/2016/pdf/00_all1_ 

28_ youkyu.pdf, 검색일: 2019. 10. 9.).

❍ 국가가 배분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이나 지역농업재생협의회가 지

원내용(지원 대상 작물, 활동, 단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지역의 재량을 

인정하여 ‘특색 있는 산지 육성’과 ‘쌀 생산조정 정착’이 목적이다<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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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시정촌, 현)에서 추진 활동에 따라서 면적당 결정된 단가로 논 활용 직불

제에 추가하여 지불한다<표 5-3>.

표 5-3  도도부현 단계의 활동과 지불단가

대상 활동 활동 내용 추가 지불 단가

전작작물 확대
수요가 있는 작물의 생산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보다 
전작작물을 확대하여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감소한 도도부현에 대
하여 면적에 따라 지불

10,000엔/10a

쌀 신시장 개척
국내외 쌀 신시장 개척용으로 쌀을 재배한 도도부현에 대하여 면
적에 따라 지불  

20,000엔/10a

전(田) 전환
논의 전 전환을 도모하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전환면적에 따라 지
불(당년부터 교부금 지불대상에서 제외)

105,000엔/10a

주: <표 5-2>의 활동에 추가하여 상기 활동을 추진하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지불한다.

자료: 農林水産省. “논 활용의 직접지불교부금.” (https://www.maff.go.jp/j/budget/2016/pdf/00_all1_ 

28_ youkyu.pdf, 검색일: 2019. 10. 9.).

3.3. 예산

❍ 산지교부금의 예산은 2015년 804억 엔에서, 2016년 808억 엔, 2017년 

1,016억 엔, 그리고 2018년 1,057억 엔으로 확대되고 있다. 

❍ 산지교부금은 당초에는 논 활용 직불제에 추가하되, 지역의 재량을 인정하여 

특색 있는 밭작물 산지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8년 생산조정제를 폐지

함에 따라 주식용 쌀의 감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3.4. 2019년 산지교부금 확충

❍ 산지교부금은 쌀 생산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논 활용 직불제와 연계하여 실시

하며, 산지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성은 2019년도 예산요



구조정책 추진사례❙   57

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하였다<그림 5-4>. 

그림 5-4  2019년도 산지교부금의 활동과 지불단가

대상 활동 단가

□ 당초배분

 ○ 배분액의 10% 이상은 현 협의회에서 용도를 결정 12,000엔/10a

□ 추가배분

 ○ 사료용 쌀·가루용 쌀의 다수확품종 도입 
 ○ 메밀, 유채 재배 
 ○ 수출 등 신시장 개척 쌀 재배 
 ○ 밭 전환(지원 대상 논에서 제외) 

12,000엔/10a 
20,000엔/10a
20,000엔/10a
105,000엔/10a

+

 ○ 전작을 전년에 비해 확대 10,000엔/10a

+

 ○ 고수익작물 전작을 전년보다 확대 20,000엔/10a

주: 당초 배분과 고수익 작물 전작 확대 조항은 신설되었음. 

자료: 農林水産省(농림수산성) 홈페이지.

❍ 2019년도는 당초 배분에 추가하여, 지금까지 지역 협의회가 결정하던 것을 

현 협의회가 배분액의 10% 이상에 대해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였다(신설).

❍ 추가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지역이 책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두었다. 

- 사료용 쌀·가루용 쌀에 대해서는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여 증산을 도모한다

(12,000엔/10a). 

- 메밀, 유채 재배를 확대한다(20,000엔/10a).

- 수출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쌀 재배면적을 확대한다(20,000엔/10a).

- 밭 전환을 권장하여 지원 대상 논에서 제외한다(105,000엔/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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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추가하여, 전작을 전년에 비해 확대하는 경우 추가지불을 행한다

(10,000엔/10a).

- 상기에 추가하여, 고수익 작물로의 전작을 전년보다 확대하는 경우 추가지

불을 행한다(20,000엔/10a)(신설).

3.5. 요약

❍ 산지교부금 제도는 논에서 밭작물 도입을 비롯하여, 쌀의 신시장 개척 등을 

유인하되, 이것을 현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의 국가 보조 사업

이 전국 일률적인 기준이나 단가로 실시되는 것에서 현이 주도하여 지역의 실

태나 의향을 반영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앞으로 논에서 맥류, 대두 등의 생산성 향상활동을 비롯하여, 지역농업 진흥

과 전략작물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4. 마을영농

4.1. 개요

❍ 쌀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안 중 하나로, 주로 영세 농가, 고령 또는 여성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지연성(地緣性) 조직 경영체인 ‘마을영농’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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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영농은 사료용·가공용 쌀, 채소, 대두 등을 복합적으로 재배하거나, 가

공·직거래 등 경영을 다각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최근

에는 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4.2. 마을영농 확대와 법인화

❍ 마을영농 규모는 2005년 2월 1일 현재 10,063개소에서 2010년 13,577개

소(법인 15.0%), 2019년 14,949개(법인 35.5%) 개소로 증가했다. 다만 

2014년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

❍ 증가세가 빨라지는 것은 영세농가(고령, 여성 등) 등이 조직경영체로서 그 역

할을 인정받아 직불제 등의 대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2019년 설문 조사 결과(복수 응답 허용)에 따르면, 마을영농 주요 활동 내용 

비중은 다음과 같다(농림수산성 2019).

- 농기계의 공동소유·공동이용(80.6%)

- 농산물 등의 생산과 판매(77.6%)

- 재배작물의 단지화 등 마을 내 토지이용조정(56.8%)

- 공동 농작업(농기계 작업 이외)(50.7%)

- 마을 내 영농의 일괄관리·운영(28.0%)

❍ 2019년 2월 현재 마을영농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농림수산성 2019).

- 전국 50.2만 개 마을이 참여하여 1만 4,949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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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화율은 35.5%이고, 1마을 1농장형이 73.2%를 차지한다. 

- 1개 마을영농당 참가 농가 수는 평균 34호, 경지 면적은 평균 31.7ha이다.

- 농지 집적 면적(경지면적＋농작업수탁면적)은 47.4만 ha이다. 

4.3. 요약

❍ 기본법농정에서 구조정책은 ‘자립경영의 육성’과 ‘협업의 조장’ 등 두 가지 노

선을 걸어왔다. 그리고 신정책에서는 ‘개별경영체’와 ‘조직경영체’의 방향이 

제시된 이후 협업과 조직경영체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마을영농으로 수렴하

고 있다. 

❍ 그동안 가족경영을 지나치게 옹호한 나머지 협업조직을 가족경영의 대립물

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영은 모두 농가의 협

력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이 마을영농의 출발점이다(田代洋一 2011).

❍ 마을영농은 일종의 ‘협동경영체’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松永桂子 2012). 

- 농지·농도·수로·저수지 등 지역자원을 협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노동력·자본을 결집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행하는 지역경영조직 역할을 담당한다.

- 지역 주민의 정주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생활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

역 활성화 기능 등이 중시되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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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

5.1. 개요

❍ 최근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참여하기도 하

고, 지자체가 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과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한다. 

-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에 참여하는 사례, 노동력이 

부족하고 유휴농지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농후계자 또는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에서 유치되는 사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장려

되는 사례 등이 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휴경지가 생기는 지역에서는 기

업을 참여시켜 영농 후계자를 육성하거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례가 구조 조정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 기업이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 농업 경영에 참여한다(농업생산법인).

-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 기업 자격으로 직영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다(일반 기업).

- 지역 단위에서 농업 부문, 식품제조업, 소매업·외식업 등과 연대한다(농상

공 연대).

❍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기업의 자본력과 유통·판매 경로 등을 활용하면 농업 노동력이 줄

어들고 영농 후계 인력도 부족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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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반 기업의 농업 참여 현황 

❍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은 2003년 구조 개혁특구 제도, 2005년 특정법

인임대 제도를 거쳐, 2009년 임차경영의 농업 경영의 전국 확대 등으로 단계

적인 검증을 거쳐 허용되었다.21) 

❍ 일반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은 2009년 427개 법인에서, 2010년 761개 법

인, 2015년 2,344개 법인, 2018년 3,286개 법인으로 증가하고 있다(농림수

산성 경영국 2019). 

❍ 2018년 현재 기업 참여 실태는 다음과 같다. 

- 영농작물별로는 채소 42%, 복합 16%, 미맥 18%, 과수 13%, 공예작물 3%, 

축산(사료작물) 2%, 화훼 3%, 기타 3% 등이다. 

- 업무형태별로는 식품 관련 기업 20%, 농업·축산업 27%, 건설업 10%, 비

영리법인 8%, 제조업 4%, 도소매업 5%, 교육·의료·복지단체 3%, 기타 서

비스업 23% 등이다. 

- 농지임차면적은 1만 20ha, 1법인당 3.0ha로서 농업생산법인에 비해 영

세한 편이다. 일반 기업은 농지확보에 의한 규모 확대가 곤란한 점이 있어 

‘시설형 농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농림수산성 경영국 2019). 

21) 농업생산법인은 ‘농업 내부’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자금이나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 기업은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감수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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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가 급증하는 배경

❍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부문

이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 외식산업이나 중식산업을 비롯한 식품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편

승하여 식품관련기업은 독자적으로 또는 농업생산자와 연대하여 생산·가공·

판매를 통합하고 있다. 

❍ 최근 공공사업이 축소함에 따라 대형기계의 유휴화나 고용 축소에 직면하는 

건설업이 농업에 참여하여 기계이용 효율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보안효

과를 기대하고 있다. 

5.4. 기업의 농업 참여 특징

5.4.1. 건설업

❍ 기업의 농업 부문 진입을 업종별로 보면, 대체로 ① 건설업(토목업, 건축업), 

②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 ③ 기타 업종으로 구분한다. 

업종에 따라 진입 목적이나 경영 방법, 성공 조건 등이 달라진다. 

❍ 토목 기업은 토지이용형 농업에, 건축 기업은 시설형 농업에 활발하게 참여하

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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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는 목적은 지역공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 다음으로 

식품산업은 원재료 조달을 중시하는 반면에, 건설업은 대형기계나 고용 인력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영 다각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건설업은 봄·여름이 비수기이고, 가을·겨울이 성수기이다. 반면에 농업은 

봄·가을이 농번기이고, 여름·겨울은 농한기이다. 건설 기업은 본업의 비수

기에 농업에 참여, 기계와 인력을 연중 활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건설 기업이 보유한 대형 기계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유휴 농지를 복원하

거나 토지를 개량할 수 있다. 건설업 종사자는 대부분 영농 활동을 병행하

기 때문에 경영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5.4.2. 식품산업

❍ 식품산업의 농업 부문 참여는 식품제조업, 외식업, 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종

의 기업이 진입하는 양상이다. 유통업체나 식품 관련 기업이 기존 판매망을 

활용하려고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 건설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경영 다각화를 시도하

는 반면, 식품산업은 원료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제품 품질을 높이는 데 주

안점을 둔다. 

❍ 식품 관련 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 부문에 진입하는 ‘전국형’과 특정 지

역에 집중하면서 지역 농가와 연대하는 ‘지역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국형’

과 ‘지역형’ 모두 지역 농가와 관계를 맺고 상생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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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요약

❍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 규제 완화와 구조 개선을 추

진하면서 농외 기업의 역할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 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는 후계 영농인이 부족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서 효과가 클 것이다. 

- 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농업 부문에 참여하면 후계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기술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단지 참여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방건설업(토목업, 건축업)이나 중소 

식품산업(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업, 소매업 등) 등이 바람직하다. 

- 기업이 가진 생산기반 정비 기술, 식품제조 기술이나 마케팅능력을 농업 

부문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농업

을 진흥하는 동시에 다원적 기능을 확산할 수 있다. 

❍ 기업과 특정 지역의 농가가 연대하는 방식을 택하여 상생을 꾀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1) 기업이 경영을 담당하고 지역 농가는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대하거나, 2) 농가 조직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기

업이 가공 및 판매하는 연대 방식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 최근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CSR)이나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전

문지식을 활용한 공유가치 창조(CSV)에도 관심이 높다. 농업 경영과 관련하

여, 환경·생태 보전, 지역 자원  관리, 고령자·여성 고용,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이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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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시사점6

1. 전후 구조정책의 확대와 전환

❍ 1961년 ｢농업기본법｣에서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까지 약 40년간

에 걸친 농정의 틀 속에서 구조정책은 당시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한 도농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자립경영농가’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 고도성장의 흐름을 타고 이농을 전제로 한 규모 확대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겸업 농가의 체류, 농지가격의 자산가치화, 그리고 당시 농가 소득을 좌우하

는 쌀값 상승 등 가격정책의 영향 등으로 규모 확대는 지체되었다. 

❍ 2000년 이후 신기본법 농정에서는 고령농가의 은퇴, 경영 정책과의 연계, 지

역농업 구조 개선으로의 접근방법 등 노선 전환에 의해 생산비 절감 등 구조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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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정책 개념의 변화 

❍ 일본에서 구조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업구조란 생산요소 중에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 관계가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형태별 구조와 경영 규모별 구조가 대상이 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농업구조는 서구에 비해서 영세하면서 경지가 

분산되어 있는 영세·분산 농업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립경영농가가 

지향하는 도농 간 소득균형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 기본법농정에서 구조정책이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

는 자립경영농가의 육성과 이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지접적(규모화, 단지

화)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3. 구조 개혁의 좌절 

❍ 그러나 구조 개선은 기대했던 만큼 실현되지 않았다. 요인 중의 하나가 겸업 

농가의 체류에 있다. 겸업 농가는 규모 확대를 지향하지도, 농지가격의 자산

가치화로 인하여 농지를 매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 당시 가격정책도 구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득균형을 위

한 쌀 수매가격의 인상은 겸업 농가, 영세농가의 체류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70년 이후 쌀 가격정책의 후퇴와 함께 구조정책의 확충 배경에는 쌀 과잉

문제 이외에도 구조정책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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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정책의 내용은 농지, 농도,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정비를 비롯하여, 안정

적인 경영체가 일정 부분 차지하도록 하는 농지 유동화, 그리고 농가의 조직

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4. 겸업 농가를 둘러싼 논쟁

❍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겸업 농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논농업의 규

모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분하지 않는 농업 소득을 농외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영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많은 농가가 겸업으로 농지 경작을 계속하는 경우는 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확대에 필요한 농지의 공급을 제약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겸업 농가는 농지의 수요도 없는 동시에 농지의 공급도 제약한다는 점

에서 구조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 개혁

을 좌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한편 홋카이도(北海道)나 도부현(都府県)의 산간지역은 겸업기회가 적은 편이

다. 즉 매일 통근할 수 있는 범위 내어서 농업 이외의 근무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업농가가 많다.

❍ 경제성장을 할수록 홋카이도 농가는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으로 소득을 확보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 이외의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을 떠날 것인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한다. 결과로 농촌을 떠난 농가의 농지는 남아 있는 농가의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홋카이도 농업이 유럽 수준의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농이라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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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층 간 생산비 격차의 검증

❍ 일본의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구조 개선의 결과로 나타난 쌀 생산비를 보면, 

1995∼2014년간 22%나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같은 기간 49%나 상

승하는 점과는 대조적이다.22)

- 한국의 생산비가 상승한 요인은 자재비와 노임 등의 상승, 농작업 외부화 

등을 들 수 있다. 고령 농가나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농작업의 외부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23)

❍ 규모의 경제효과를 보면, 2014년 일본(도부현)의 계층 간 생산비 격차는 10ha 

이상 계층은 평균생산비에 비해 26%나 절감된 효과가 나타난다. 도부현의 경

우 15ha 이상 계층은 다시 상승한다. 현재의 기술 체계에서는 10~15ha 계층

이 최적 규모로서 구조정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한국의 2014년 계층 간 생산비 격차를 보면<그림 6-1> 7~10ha 계층이 

최적 규모로서 평균 생산비에 비해 10% 절감된 수준이고, 10ha 이상 계층

의 절감효과는 5%에 불과하다(김태곤 2016).24)

22) 한국과 생산조건이 유사한 일본의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부현(都府縣)의 60kg(현미)당 평균생산비

는 1995년 20,179엔에서 2014년 15,742엔으로 22%나 하락하고 있다. 

23)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같은 기간 34.7시간에서 11.8시간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위탁영농비

가 급증하여 2014년 10a당 10만 7,101원이다. 

24) 한국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지 분산도가 높아져 농기계나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당

면은 규모 확대와 동시에 농지의 단지화가 구조정책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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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쌀 재배면적별 생산비 격차의 한일 비교(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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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은 전국평균 정미 80kg당, 일본은 도부현평균 현미 60kg당 평균생산비에 대비한 쌀 재배면적 계층별 

생산비 비율을 표시한 것임.

자료: 한국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

=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8&themaId=F#F1_ 

10.3, 검색일: 2019. 10. 9.); 일본 농림수산성. 농산물생산비통계(https://www.maff.go.jp/j/ 

tokei/kouhyou/noukei/seisanhi_nousan, 검색일: 2019. 10. 9.).

4.2. 구조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 도래 

❍ 겸업 농가도 당초부터 농외 부문 일자리가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은 농

한기에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든가, 다른 지역으로 돈벌이로 나가는 형

태(출가노동)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이 겸업 농가 1세대의 일하는 방법이었다. 

❍ 겸업 농가 2세대가 되면, 회사원이나 자영업, 공무원 등 당초부터 정규직 일

자리를 선택하여, 주로 주말 논농업에 종사하는 등 ‘소화(昭和) 한 자리 세

대’25)와는 스타일이 달라졌다. 소화 한 자리 세대는 이제 은퇴시기에 접어들

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은퇴가 ‘구조 개선의 적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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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성장에 따른 겸업화의 종료를 비롯하여, 그동안 급격하게 진행되던 농지

전용의 감소, 그리고 내부 후계자 부족에 대응한 외부 영입(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의 요인으로 구조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3. 지역단위 협력관계 구축

❍ 농지중간관리사업에서 중심농가와 협력농가 간의 지역단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장으로 마을영농은 다양한 가능성을 던져준다. 

❍ 마을영농은 농촌여성의 일거리,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가공, 농촌 식당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협력농가의 농지가 중심농가의 농지집

적에 기여하는 등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마을영농은 지역비즈니스로서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현대의 농업은 단순한 

생산의 장으로서의 농업을 넘어서 판매 전략에서 지역 활동, 사회공헌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업이다.

4.4. 농업 경영의 새로운 활로

❍ 지역을 단위로 경영 정책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구조의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현시점에서 일본의 농

25) 소화 한 자리 세대는 1925∼1934년 출생자로서 전후 농지개혁에 의해 자작농이 가장 많이 창설된 

계층이다. 이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2019년 현재 85세 정도다. 이와 같은 겸업 농가 2세대도 이

제 은퇴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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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영의 활로를 다음과 같은 경영방식에서 찾고자하는 제안도 있다. 

- 토지이용형 농업의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다. 유기농업이나 친환

경농업에 의한 생산이나 지역브랜드화, 직거래 등에 의해 실현가능하다. 

- 토지이용형 농업에 시설형 농업을 조합하는 것이다. 노동력의 연중 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조합하는 것이다. 6차산업화에 의한 고부가 가

치화하는 방법이다. 즉 농산물의 가치 향상, 토지이용형과 시설형 농업과의 

조합,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 등으로의 비즈니스 확대(生源寺真一 2018).

❍ 일본의 경험에서 본 구조 개선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일률적인 추진에서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적 지역, 도시적 지

역, 밭농업 지역 등 지역에 따라 농지, 노동력, 자본 등 경영요소의 과부족

이 달라지는 실태를 고려한다면 지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구조정책도 기초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고, 육성대상 경영

주체도 지역 실태를 반영하여 가족농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인정농업자를 

비롯하여, 마을영농, 조직경영, 일반 기업 등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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